
		
			[image: Cover image]
		

	
    
      
        
          	
          	
        

        
          	
        

        
          	
            [ Article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 Vol. 34, No. 1, pp.319-343
        

        
          	ISSN: 1598-835X			
					(Print)
				2714-060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Mar 2026

        

        
          	Received  02 Jan 2026
Revised  14 Jan 2026
Accepted  11 Mar 2026

        

        
          	
            KEPAS_2026_v34n1_319

            DOI: 
            https://doi.org/10.15301/jepa.2026.34.1.319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관대함에 관한 연구
          
        

        
          	
            Taegyeong Yang* ; Jaebin Lim**


          
        

        
          	
        

        
          	
        

        
          	
            Objectivity and Leniency in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양태경* ; 임재빈**


          
        

        
          	*주저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학과 박사과정 수료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평가체계를 대상으로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관대함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290개 세부과제를 분석한 결과, 자체평가는 외부전문가 평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관대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추가 분석에서는 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환경에 따라 평가 점수의 형성과 설명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이중평가체계에서 평가주체 간 구조적 점수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평가 편차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objectivity and leniency in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Using data from 290 detailed tasks implemented by central government agencies under the Thi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Enhancement Plan, the analysis identifi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niency pattern in which self-evaluations assign higher scores than external expert evaluations. Additional analyses suggest that the determinants of evaluation outcomes partially diff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olicy target environment. These findings indicate the presence of structural discrepancies between evaluation actors within the current dual evaluation system and underscore the need for institutional mechanisms to manage such evaluation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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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문제 제기
        최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세부시행과제가 정상 추진되었으며, 평가 등급 또한 대부분 우수로 나타났다(환경부, 2022, 2023, 2024).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집중호우, 산불, 폭염 등 기후 재해의 강도와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실제 피해 역시 감소하지 않고 있다(기상청, 202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2022). 이처럼 문서상 성과와 현실의 괴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러한 괴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기후위기 적응대책 자체가 문제 해결보다는 기존 부처 사업을 재배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다(명수정･심창섭･정휘철･황선훈, 2013; 송영일, 2019; 송영일･하혜민･김시현, 2019). 둘째, 기후변화가 정책 수립 당시의 예측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어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기상청, 2023, IPCC, 2022). 셋째, 실제 이행 수준과 무관하게 이행점검 및 평가 과정에서 성과가 과대평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다(이병철, 2025).

        앞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능성, 즉 정책 자체의 구조적 한계와 기후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은 정책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설계된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진단하고 교정해야 할 평가체계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학습과 환류(feedback)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 수립 단계의 내재적 한계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인식적 토대 위에서, 현행 평가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성과 왜곡 및 구조적 편향성을 규명하는 데 분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현재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는 이중평가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내부적 실행 과정에 대해 빠르고 구체적인 점검을 가능하게 하나(김주환･이윤식･제갈돈･제갈욱･박병식, 2006), 주관성과 관대화 경향으로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반면, 외부전문가 평가는 객관적 관점을 제공하지만(라영재, 2020; 송건섭･이윤식･제갈돈, 2006), 정책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김주환 등, 2006; 제갈돈, 2014).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평가 간 불일치와 관대화 경향이 지적되었으나, 구체적 문제와 원인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조현정･이삼열, 2015).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IPCC 보고서는 전 지구적 온도 상승과 자연재해 증가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IPCC, 2022).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적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문진영･오수현･박영석･이성희･김은미, 2020; 윤순진, 2022; 이지순, 2016). 우리나라도 2008년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1~2025)을 이행 중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08).

        정책이 성공하려면 체계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필수적이다(우창빈, 2013; 이윤식, 2007; 이형우, 2005). 왜냐하면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이아영, 2021).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는 2012년 법적 명문화 이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2), 제2차 대책부터 구체적 평가지표가 도입되었고(송영일･신지영･박진한･박송미･김미래, 2021; 장훈･송영일･김윤정･김미래･박진한･박송미, 2020; 장훈･송영일･김윤정･신지영･정휘철, 2019), 제3차 대책에서는 이행 준비성, 추진 과정 적절성, 성과 목표 및 정책 효과, 주류화 기반 구축 등을 평가하고 있다(송영일 등, 2021; 환경부, 2022, 2023, 2024).

        본 연구는 기후위기 적응정책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관대함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체평가는 외부전문가 평가보다 더 관대하게 점수를 부여하는가?”, “평가 결과의 차이는 실행력과 피드백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소관 부처의 특성은 평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자체평가의 관대함은 이론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조현정･이삼열, 2015; 현정훈, 2021), 이것이 실제 기후위기 적응정책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정책뿐만 아니라 유사한 평가체계를 가진 정책 분야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Ⅱ. 문헌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 평가의 국내외 동향
        정책평가는 정책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이윤식, 2014; Nachmias, 1979), 정책 순환의 핵심 절차이자 정책 학습과 행정 역량 강화의 기제로 기능한다(김종호, 2016; 최예나, 2017). 평가 논의는 평가 기준 설정, 평가 주체와 구조, 평가 활용이라는 세 차원에서 전개된다. 특히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결합한 이중평가 구조는 상호보완적 설계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어 왔다(김주환 등, 2006; 안채명･강근복, 2018).

        기후위기 적응정책은 다부처 협업, 장기성과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국제적으로도 정량･정성 지표를 결합한 다층적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2020; IPCC, 2022), 한국 역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중심으로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명수정 등, 2013; 송영일 등, 2019). 최근 평가체계는 평가지표의 구체화, 평가단 운영의 전문화, 이행점검 절차의 표준화 등 지속적 개선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환류 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 특히 자체평가가 조직 내부에서 수행된다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체계적으로 상향 편향될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평가 결과가 정부업무평가나 예산 배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환류 구조가 약하든 강하든 평가가 조직의 전략적 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환류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관대함이 발생하는지, 혹은 환류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성과관리 경쟁 속에서 전략적 평가가 강화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체계 내에서 평가주체 간 점수 격차가 체계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어떤 제도적･조직적 조건과 관련되는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2. 평가주체 간 점수 격차의 이론적 설명
        평가주체 간 점수 차이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를 인지적 제약, 제도적 정체성, 조직 행태적 동기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첫째, 제한된 합리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판단은 완전한 정보와 무한한 인지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판단에 의존한다(Simon, 1957). 기후위기 적응정책은 성과의 장기성, 정량화의 어려움, 다부처 협업 구조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평가자 역시 제한된 정보와 인지적 부담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내부 담당자는 과정 정보와 맥락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를 평가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전문가는 상대적으로 가시적 지표와 제출 자료에 의존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행위자가 이익 극대화보다는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 행동한다고 설명한다(March and Olsen, 2009; Meyer and Rowan, 1997).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내부 관료는 정책의 지속성과 조직의 정당성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인식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는 비판적 검증과 엄격한 판단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정체성의 차이는 점수 격차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조직행태 및 책임성 이론은 평가를 정치적 의미를 지닌 과정으로 본다(박정호, 2019; Cheng, Hui, and Cascio, 2017; Hood, 2010). 평가 결과가 조직의 평판, 예산, 성과관리와 연결될 경우, 조직은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행동을 취할 유인을 갖는다. 특히,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될 때 평가자는 관대화된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Mero and Motowidlo, 1995). 이 경우 자체평가는 학습적 기능과 동시에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점수의 상향 편향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관점은 평가 주체 간 점수 차이가 단순한 오류나 우연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정보 환경･제도적 역할･조직적 유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3. 핵심 개념의 정의
        본 연구에서 객관성(objectivity)은 동일 과제에 동일 평가지표가 적용되는 조건에서 평가주체에 따른 체계적 편향이 최소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평가 결과가 평가자의 위치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산출될수록 객관성이 높다고 본다.

        관대함(leniency)은 동일 과제에 대해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었음에도 내부 평가(자체평가) 점수가 외부전문가 평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체계적 상향 편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관찰되는 평가주체 간 점수 차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관대화(leniency increase)를 검증하는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연도 평가체계 내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편향에 대한 실증적 검토로 한정된다.

      

      
        4.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자체평가의 형식화, 환류 기능의 약화, 점수 상향 경향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Heinrich, 2002; Pollitt, 2006; Vedung, 1997).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중앙부처 단위의 정부업무평가와 자체평가 간 연계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다부처･장기성과 중심의 중장기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평가주체 간 체계적 편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는 특수 정책 영역을 사례로 하여, 평가체계 내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간 점수 격차의 존재 여부와 그 조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특히 평가체계의 제도적 구조와 조직적 유인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제도 설계 비판을 넘어 평가주체 간 구조적 편향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평가체계에서 동일 과제에 대해 산출된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 간 점수 격차가 체계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격차가 과제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평가주체 간 점수 차이를 ‘관대함(leniency)’으로 조작화하고, 관대함의 존재 여부와 변동 요인을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가설 1(H1): 동일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점수는 외부전문가 평가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자체평가는 정책 실행 당사자가 수행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자기평가(self-evaluation)의 속성을 가지며, 선행연구는 이러한 구조가 관대함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조현정･이삼열, 2015; 서영빈･이윤식, 2022). 제한된 합리성 관점에서 내부 담당자는 과정 정보와 제약 조건을 풍부하게 인지하고 있어 이를 성과 판단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로 기울 수 있으며(Simon, 1957), 제도주의 및 조직행태 이론은 내부 조직이 성과의 정당화와 책임 회피의 유인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Hood, 2010; March and Olsen, 2009). 따라서 평가주체의 위치 차이는 동일 과제에 대한 점수 격차로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가설 2(H2): 관대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과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하는 다부처 협업 체계에서 운영된다. 총괄부처가 평가체계의 설계･운영에 관여하는 동시에 일부 과제의 수행 주체가 된다는 점은 제도적 중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위치 차이는 평가 결과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여부에 따라 관대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H3): 관대함은 국민체감형 과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민체감형 과제는 정책적 가시성이 높고, 평가 과정에서 외부적 관심과 감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책임성 관점에서 외부 감시와 공개성이 강화될수록 조직은 성과관리와 대응성을 강화할 유인이 존재하며(Cheng et al., 2017), 이는 자체평가의 상향 편향을 완화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민체감형 여부에 따른 관대함의 차이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 평가주체 간 점수 차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2) 관대함(diff)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고, (3) 다중 변수 통제 하에서 관대함의 조건부 요인을 분석한다.

      

      
        2. 분석 자료 및 변수 정의
        분석 대상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의 2023년도 17개 중앙부처 세부시행과제 294개 중 외부평가가 수행된 290개 과제이다. 자료는 ‘2023년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4).

        본 연구의 핵심 종속변수는 ‘관대함(diff)’이며, 동일 과제(id)에 대해 산출된 자체평가 점수와 외부전문가 평가 점수의 차이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관대함(diff)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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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diff가 양(+)의 값을 가질수록 자체평가가 외부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된 정도가 크며, 이는 관대함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자체평가 점수와 외부전문가 평가 점수는 동일한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산출되며, 동일 과제에 대해 두 평가주체가 부여한 점수라는 점에서 paired 구조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paired 특성을 반영하여 점수 수준(score)의 단순 비교를 넘어, 과제별 점수 차이(diff)에 초점을 두어 객관성과 관대함을 분석한다.

        첫 번째 독립변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여부(m_dummy)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과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이 담당하는 과제를 0으로, 그 외 부처가 담당하는 과제를 1로 코딩하였다. 이는 총괄부처의 제도적 위치가 관대함에 미치는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이다.

        둘째, 국민체감형 과제 여부(p_dummy)는 일반과제(0)와 국민체감형 과제(1)로 구분하여 H3를 검증한다.

        셋째, 과제의 예산(budget)은 과제 규모와 수행 범위의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예산 변수는 분포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연로그 변환(log_budget)을 적용하였다.

        넷째, 정책 유형(kind) 등 과제의 성격을 나타내는 분류 변수는 보조적으로 포함하여 관대함의 조건부 차이를 점검한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세 단계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첫째, 동일 과제에 대해 자체평가 점수와 외부전문가 평가 점수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짝지어진 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수행한다. 본 연구 자료는 동일 과제(id)에 대해 두 평가주체가 점수를 부여한 paired 구조이므로, 독립표본 검정이 아닌 paired t-test가 적절하다. 이를 통해 H1을 기초 단계에서 검증한다.

        둘째, 관대함(diff)의 단순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체감형 여부(p_dummy),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여부(m_dummy), 정책유형(kind) 등에 따라 관대함(diff)의 평균이 달라지는지 검정한다. 이 단계는 과제 특성별 관대함의 기초적 차이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이후 다중회귀 분석의 해석을 보완한다.

        셋째, 관대함(diff)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Ordinary Least Squares(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여러 과제 특성을 동시에 통제한 조건부 효과를 추정한다.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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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Xᵢ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여부(m_dummy), 국민체감형 여부(p_dummy), 예산(log_budget), 정책 유형(kind) 등을 포함한다. 이 분석은 단순 평균 차이 검정을 넘어, 과제 특성이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을 조건부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강건성 점검(robustness check)으로서 점수 수준(score)을 종속변수로 하는 대체모형을 추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290개 과제에 대해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점수를 결합한 2배수 표본(580개)을 구성하고, 평가주체 더미(g_dummy: 자체평가=0, 외부평가=1)를 포함한 회귀모형을 추정하되, 동일 과제(id)에 대한 반복 관측을 고려하여 과제 단위 클러스터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한다. 이 대체모형은 분석 단위와 질문이 상이하나, 평가주체에 따른 점수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핵심 결론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 절차이다.

        또한 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환경의 성격 구분은 IPCC와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의 접근(IPCC, 2022; OECD, 2014)에 근거하여 인위적 환경(Human System)과 자연적 환경(Natural System)으로 구분하였으며, 필요 시 동일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하위표본 분석을 수행한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및 평균값 차의 t-검정
        모든 독립변수는 더미변수로 측정되어 기술통계 분석의 의미가 없으므로 종속변수와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점수를 평가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평균 평가 점수는 90.42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체평가의 평균 점수는 93.60점, 전문가평가의 평균 점수는 87.23점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평가 점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제와 타 부처 과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과제의 평균 점수는 90.84점, 타 부처 소관 과제의 평균 점수는 87.23점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과제의 평가 점수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타 부처 관계없이 100.00점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장 낮은 점수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과제는 70.50점, 타 부처 소관 과제는 57.00점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과제의 최저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표 1>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점수의 기술통계
          
          

        

        
          
            
              	구분
              	전체
              	자체평가
              	전문가평가
            

          
          
            	전체
            	점수_평균
            	90.42
            	93.60
            	87.23
          

          
            	점수_최대
            	100.00
            	100.00
            	96.33
          

          
            	점수_최소
            	57.00
            	73.00
            	57.00
          

          
            	점수_표준편차
            	6.89
            	6.13
            	6.09
          

          
            	기후에너지환경부
            	점수_평균
            	90.84
            	93.82
            	87.87
          

          
            	점수_최대
            	100.00
            	100.00
            	96.33
          

          
            	점수_최소
            	70.50
            	73.33
            	70.50
          

          
            	점수_표준편차
            	6.76
            	6.37
            	5.77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외
            	점수_평균
            	87.23
            	93.48
            	86.89
          

          
            	점수_최대
            	100.00
            	96.33
            	96.00
          

          
            	점수_최소
            	57.00
            	70.50
            	57.00
          

          
            	점수_표준편차
            	6.95
            	5.77
            	6.24
          

        

        

        통제변수인 예산의 주요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하나의 세부시행과제 당 평균 667.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과제는 평균 254.04억 원, 타 부처 소관 과제는 평균 89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제는 2조 2,3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비예산 과제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에는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표 2>.

        
          <표 2>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과제별 예산의 기술통계
            (단위: 억 원)

          
          

        

        
          
            
              	구분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외
            

          
          
            	예산_평균
            	667.30
            	254.04
            	891.52
          

          
            	예산_최대
            	22300.00
            	6797.00
            	22300.00
          

          
            	예산_최소
            	1.00
            	1.00
            	1.00
          

          
            	예산_표준편차
            	2470.64
            	798.17
            	2989.39
          

        

        

        동일 과제에 대해 부여된 두 점수의 차이가 우연한 변동이 아니라 체계적 방향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짝지어진 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수행하였다. 검정 결과, 자체평가 점수는 외부전문가 평가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 11.55, p < 0.001). 이는 자체평가가 외부평가보다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관대함’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가설 1(H1)을 지지한다<표 3>. 더불어, 아래의 <그림 1> 산포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다수의 과제가 자체평가 점수와 외부평가 점수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는 Y=X 기준선의 우측 하단에 밀집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과제에서 자체평가 점수가 외부평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즉, 평가체계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 평가보다 자체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되는 관대함이 존재함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표 3> 
				
          

          
            짝지어진 표본 t-검정 결과
          
          

        

        
          
            
              	구분
              	자체평가
평균 점수
              	외부평가
평균 점수
              	평균 차이
              	표준편차
              	표본 수
              	t-통계량
            

          
          
            	값
            	93.60
            	87.23
            	6.37
            	9.39
            	290
            	11.55***
          

        

        
          
            ***p < 0.001, **p < 0.01, *p < 0.05, †p < 0.1
          

        

        

        
          
          

          <그림 1>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 점수 산포도
          
          

          

        

      

      
        2. 일원분산분석 결과
        본 연구는 관대함을 과제별 점수 차이(diff = 자체평가 − 외부평가)로 조작화하고, 과제 특성에 따라 관대함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단순 평균 차이를 검정하였다. 이는 복수 요인을 동시에 통제하는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별로 관대함의 기초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관대함(diff)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국민체감형 여부(p_dummy)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제한적인 차이가 관찰되었으나(F = 2.887, p = 0.090),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여부(m_dummy) 및 정책유형(kind)에서는 관대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관대함이 특정 과제 유형에 국한된 현상이라기보다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경향일 가능성을 시사한다<표 4>.

        
          <표 4> 
				
          

          
            관대함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요약
          
          

        

        
          
            
              	분석 대상
              	F-값
              	p-값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m_dummy)
            	0.310
            	0.578
          

          
            	국민체감형(p_dummy)
            	2.887
            	0.090
          

          
            	정책유형(kind)
            	1.441
            	0.231
          

        

        

      

      
        3. 다중회귀분석 결과
        앞서 수행한 일원분산분석은 개별 요인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나, 여러 특성을 동시에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대함(diff)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OLS 회귀분석을 통해 과제 특성을 동시에 통제한 조건부 효과를 추정하였다. 관대함(diff)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은 이분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분산 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F = 1.766, p = 0.136), 이는 관대함의 존재와 다르게 그 크기를 설명하는 요인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즉, 관대함은 특정 과제, 특정 변수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해되기보다는 평가자나 제도 설계 요인에 더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국민체감형 여부와 예산 규모는 10% 유의수준에서 관대함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제한적 경향을 보였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여부 및 정책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관대함이 특정 과제 유형에 집중된 현상이라기보다는 평가체계 전반에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일 가능성을 시사한다<표 5>.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상수항
            	8.873***
            	1.512
            	5.867
          

          
            	m_dummy
            	0.553
            	1.169
            	0.473
          

          
            	p_dummy
            	-2.748†
            	1.502
            	-1.830
          

          
            	log_budget
            	-0.359†
            	0.214
            	-1.674
          

          
            	kind
            	-1.842
            	1.225
            	-1.503
          

          
            	결정계수(R2)
            	0.025
          

          
            	수정된 결정계수
            	0.011
          

          
            	F-통계량
            	1.766
          

          
            	관측치 수
            	290
          

          
            	공분산 유형
            	이분산 강건 표준오차
          

        

        
          
            ***p < 0.001, **p < 0.01, *p < 0.05, †p < 0.1
          

        

        

        한편, 일원분산분석에서는 국민체감형 여부에 따른 관대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다른 과제 특성을 동시에 통제한 조건에서 국민체감형 여부가 10% 유의수준에서 관대함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국민체감형 과제가 예산 규모 등 다른 공변량과 결합되어 있어 단순 평균 비교에서는 효과가 상쇄 되거나 희석될 수 있으며, 공변량을 동시에 통제한 조건부 분석에서는 해당 효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관대함이 존재하는지(H1)’와 ‘관대함의 크기가 과제 특성으로 설명되는지(H2, H3)’를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관대함은 통계적으로 명확히 존재하지만, 그 크기는 특정 과제 특성보다는 평가체계의 운영 방식이나 평가주체의 제도적 위치 차이와 같은 제도적 맥락에서 형성된 요인에 더 가깝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4. 강건성 점검: 원점수 기반 580개 표본 회귀(클러스터 보정)
        추가적으로,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원점수(score) 기반 전체 580개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평가 주체 변수(g_dummy)는 –6.369(p < 0.001)로 나타나 외부 평가가 자체평가보다 점수가 낮음을 재확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여부(m_dummy)는 –0.906(p < 0.1)으로 분석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제가 타 부처 과제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을 보였다. 과제 유형(p_dummy)은 –1.398(p < 0.05)로 나타나, 예상과 달리 국민체감형 과제가 일반과제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예산 규모(log_budget)는 0.176(p < 0.1)으로, 예산이 클수록 평가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표 6>.

        
          <표 6> 
				
          

          
            전체 표본 대상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상수항
            	93.781***
            	0.671
            	139.833
          

          
            	g_dummy
            	-6.369***
            	0.554
            	-11.504
          

          
            	m_dummy
            	-0.906†
            	0.499
            	-1.815
          

          
            	p_dummy
            	-1.398*
            	0.613
            	-2.279
          

          
            	log_budget
            	0.176†
            	0.105
            	1.679
          

          
            	budget_zero_dummy
            	0.447
            	0.713
            	0.627
          

          
            	결정계수(R2)
            	0.225
          

          
            	수정된 결정계수
            	0.219
          

          
            	F-통계량
            	31.05***
          

          
            	관측치 수
            	580
          

          
            	공분산 유형
            	군집 표준오차
          

        

        
          
            ***p < 0.001, **p < 0.01, *p < 0.05, †p < 0.1
          

        

        

        다른 한편으로, 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환경의 성격에 따라 과제를 인위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으로 구분한 후, 580개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회귀모형을 반복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두 영역 모두에서 평가주체(g_dummy) 변수는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평가주체 간 점수 차이가 정책 대상 환경의 성격과 무관하게 관찰됨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다만, 세부 설명요인의 작동 방식에서는 부분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인위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에서는 평가주체 변수만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자연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여부(m_dummy), 과제 유형(p_dummy), 예산 규모(log_budget) 등 일부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적 환경 부문에서 정책 성과의 불확실성과 외생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고려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해당 분석은 보조적 강건성 점검 차원에서 수행된 것으로, 그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표 7> 
				
          

          
            정책 유형을 구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인위적 환경에 관한 정책
              	자연적 환경에 관한 정책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상수항
            	95.174***
            	0.803
            	118.503
            	92.401***
            	1.078
            	85.733
          

          
            	g_dummy
            	-8.310***
            	0.770
            	-10.790
            	-4.769***
            	0.770
            	-6.194
          

          
            	m_dummy
            	-0.145
            	0.724
            	-0.196
            	-1.363*
            	0.659
            	-2.069
          

          
            	p_dummy
            	-0.734
            	0.988
            	-0.742
            	-1.626*
            	0.802
            	-2.028
          

          
            	log_budget
            	-0.180
            	0.129
            	-1.398
            	0.402*
            	0.155
            	2.592
          

          
            	budget_zero_dummy
            	-1.644†
            	0.961
            	-1.711
            	2.656*
            	1.058
            	2.511
          

          
            	결정계수(R2)
            	0.348
            	0.164
          

          
            	수정된 결정계수
            	0.336
            	0.150
          

          
            	F-통계량
            	28.32
            	11.27
          

          
            	관측치 수
            	262
            	318
          

          
            	공분산 유형
            	군집 표준오차
            	군집 표준오차
          

        

        
          
            ***p < 0.001, **p < 0.01, *p < 0.05, †p < 0.1
          

        

        

      

    

    

  
    
      Ⅴ. 논의
      
        1. 평가 편차의 성격
        본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게 확인된 결과는 동일 과제에 대해 자체평가 점수가 외부전문가 평가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점이다. 짝지어진 표본 t-검정과 보조적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평가주체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가 매우 강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체계에서 ‘관대함(자체평가−외부평가)’이 우연한 변동이 아니라 평가체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임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가 추가로 확인한 중요한 사실은, 관대함(diff)의 크기가 과제 특성 변수들에 의해 강하게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관대함(diff)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에서, 국민체감형 여부 등 일부 변수는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경향을 보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여부나 정책유형 등은 관대함의 크기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관대함의 ‘존재’와 관대함 ‘변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관대함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크기의 차이는 개별 과제 특성보다는 평가체계의 운영 방식, 평가자 역할, 정보 환경 등 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더 밀접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의 이론적 틀과 정합적이다. Simon(1957)의 제한된 합리성 관점에서, 기후위기 적응정책은 장기성과･정성지표･다부처 협업 등으로 인해 성과의 객관적 측정이 어려우며, 평가자는 제한된 정보에 기초해 만족화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내부 담당자는 수행 과정의 맥락과 제약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판단에서 노력･과정･제약조건을 자연스럽게 포함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전문가는 문서화된 지표와 제한된 근거자료에 의존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평가주체 간 점수 차이는 개인의 기질이나 단순한 ‘점수 부풀리기’로 환원되기보다는 서로 다른 정보 환경과 인지적 부담이 결합된 구조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적절성 논리는 평가 편차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보완한다(March and Olsen, 2009). 내부 담당자는 “정책을 정당하게 제출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적절한 역할 수행으로 인식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검증”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역할 정체성의 차이는 동일한 정보를 보더라도 해석과 평가 기준을 다르게 구성하게 만들며, 그 결과 평가주체 간 점수 격차가 반복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조직행태 및 책임성 이론 역시 관대함을 구조적으로 설명한다(Cheng et al., 2017; Hood, 2010). 평가 결과는 조직의 책임성, 이미지, 향후 자원 배분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평가 과정에서는 부정적 정보를 축소하고 긍정적 정보를 강조하는 방향의 방어적 행태가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체평가의 상향 편차를 ‘전략적 평가 행위’의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 전략성이 과제 특성 변수로 명확하게 분해되어 설명되기보다는 평가체계 전반의 작동 조건 속에서 폭넓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체계의 객관성 문제는 특정 부처나 특정 과제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제도의 구조적 속성과 평가자 역할 차이에 의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8>은 위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관대함의 발생을 인지적 요인(정보 접근성과 맥락 이해 차이), 제도적 요인(역할 정체성과 적절성 논리), 행태적 요인(책임성･정당화･방어 기제)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표 8> 
				
          

          
            평가 편차 발생의 이론적 메커니즘 종합
          
          

        

        
          
            
              	요인 유형
              	작동 방식
              	편차 결과
            

          
          
            	인지적 요인(제한된 합리성)
            	정보 접근성･맥락 이해 차이
            	내부는 더 “합리적” 점수를 부여한다고 느낌
          

          
            	제도적 요인(적절성 논리)
            	평가자별 역할 정체성이 다름
            	내부=정당화 / 외부=검증
          

          
            	행태적 요인(조직행태)
            	책임회피･이미지 관리 동기
            	점수 상향 경향 구조화
          

        

        

      

      
        2. 관대함 변동에 관한 변수의 제한적 설명
        본 연구는 관대함의 ‘존재’뿐 아니라 관대함의 ‘크기(diff)’가 과제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대함(diff = 자체평가−외부평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예산(log_budget), 국민체감형 여부(p_dummy),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여부(m_dummy)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체감형 여부(p_dummy)는 관대함(diff)을 감소시키는 방향(음의 계수)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체감형 과제에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간 점수 격차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여부(m_dummy)는 관대함의 크기를 설명하지 못했고, 예산(log_budget) 역시 관대함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강한 근거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관대함의 변동은 본 연구에서 포함한 과제 특성 변수들만으로는 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관대함이 특정 유형의 과제에서만 심화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평가체계 전반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평가주체 간 점수 격차는 존재하되, 그 격차의 크기를 과제 특성으로 세분해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대함의 핵심 원인은 과제 자체의 속성보다 평가자 역할, 정보 환경, 평가제도의 운영 방식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더 가까울 수 있다.

      

      
        3. 예산 규모와 전략적 평가
        강건성 점검으로 수행한 580개 표본(score) 회귀에서는 예산 규모가 점수 수준과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관대함(diff) 회귀에서는 예산 규모가 관대함의 크기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고예산 과제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찰과 고예산 과제가 ‘더 관대하게 평가된다(자체−외부 격차 확대)’는 주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등치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예산이 큰 과제가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그것이 곧 평가주체 간 편차(관대함)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조직행태적 맥락에서 중요한 해석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예산은 과제 규모와 정치적 주목도를 반영할 수 있고, 높은 예산은 실패 시 부담과 외부 감시를 증가시킨다. 이때 내부 담당자는 성과를 ‘정당화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으며, 외부평가자는 정보 비대칭과 책임성 요구 사이에서 극단적 판단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행태가 과제 특성 변수로 명확하게 포착되기보다는, 평가체계 전반의 평가자 역할 차이에 기인한 체계적 패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산과 관련한 전략적 평가 논의는 “확정된 인과”라기보다 “구조적 가능성”과 “해석적 함의”의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통계적 결과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2023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90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체계 내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 간의 점수 격차(diff)를 중심으로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관대함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는 외부평가보다 체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관대함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확인되었다(p < 0.001).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대함의 크기(점수 격차)가 예산 규모, 소관 부처, 정책 대상 환경(인위적/자연적) 등 개별 과제의 특성에 의해 강하게 분해되거나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고예산 과제나 총괄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과제가 절대적인 평가 점수 수준(score)에서는 다소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지라도, 내부와 외부 평가자 간의 ‘인식 격차(관대함)’ 자체는 특정 과제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체계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는 정책평가에서의 자기 관대함이 단순히 평가자 개인의 심리적 오류나 특정 부처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제한된 합리성), 평가자별 역할 정체성의 차이(적절성 논리), 그리고 조직의 정당성 확보 동기(방어적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특히 현재의 이중평가체계가 형식적인 상호보완 구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검증과 객관성 확보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위기 적응정책 평가체계의 실질적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점수 괴리율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평가체계에서는 피평가자(내부 관료) 입장에서 자체평가 점수를 높게 부여할 경우 조직 성과관리나 대외적 평가 대응 측면에서 유리한 유인이 작동할 여지가 있는 반면, 외부평가와의 괴리가 컸을 때 체감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제도적 조정 장치는 부재하다. 따라서 메타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두 평가 간 편차가 비정상적으로 큰 과제에 대해 재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일정 수준의 조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점수 괴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불확실성과 평가지표의 모호성 개선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평가 주체 간 점수 차이는 단순한 관대함을 넘어, 기후위기 적응이라는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과업을 단기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는 데서 발생하는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부 평가자가 명확히 체감하기 어려운 정성지표의 비중이 높을수록 내부 정보에 의존하는 자체평가와의 간극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가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이행률, 모니터링 정량 결과 등 데이터 기반 객관적 지표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정책 대상 환경과 과제 난이도를 고려한 평가 기준의 다각화이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인위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 국민체감형 과제와 일반과제 등 성과 발현 구조가 상이한 과제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할 경우, 도전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이 오히려 평가상 불리해지는 인센티브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의 난이도와 가시성에 따라 평가 기준과 기대 수준을 차별화함으로써, 성과주의에 매몰된 방어적 평가 전략보다는 정책 학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2023년도 단일 연도 자료에 기반한 단면 분석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평가주체 간 점수 격차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축소되는지, 제도 개선 이후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장기적 패널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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